
Ⅰ.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려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임.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거점 대학 중심의 다극화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고등교육 체계,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수도권 집중 폐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선행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문명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근대화를 달성하였고 아시아 유일의 
서구 열강과 경쟁할 수 있는 근대화된 국가를 건설하였음.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서구의 선진 학문과 기술, 행정제도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근대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엘리트 관료와 기술자, 학자 등의 육성을 담당한 제국대학이었음

●● 제국대학은 국가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도쿄, 교토,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 후쿠오카, 삿포로 등 7개 주요 거점 도시에 설립되어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고 거점화된 산업구조와 다극화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설립된 7개의 제국대학은 행정, 관료(도쿄대), 기초과학(교토대), 재료과학(도호쿠대), 조선, 철강(규슈대), 
상공업(오사카대), 농업(홋카이도대), 기계, 항공(나고야대) 영역으로 특화된 특성화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서구 열강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은 2026년 현재 총 31명(일본 출신 외국국적자 포함)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는데 대부분이 물리학(12), 화학(9), 의학(6) 
등 기초과학 분야 수상자임. 일본이 아시아 최다 노벨과학상 강국이 된 배경에는 기초과학과 공학을 육성한 제국대학의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일본 국립대학의 공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위상의 중요성은 이러한 제국대학 육성정책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본 이슈브로슈어는 일본 근대화의 초석이 된 제국대학의 후신인 일본 국립대학에 관하여 2004년 이후 단행된 국립대학 법인화에 
초점을 맞춰 일본 국립대학 정책과 거버넌스, 대학 재정 등이 법인화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한국의 국립대학 정책 및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글로컬대학30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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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국립대학의 역사적 변천과 법인화 개관

1949년 「국립학교설치법」 제정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미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통치 아래 과거의 군국주의 체제를 허물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단행함. 신헌법 제정, 재벌 해체, 농지 개혁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도 미국식 고등교육 체계를 반영한 ‘6-3-3-
4제’ 학제가 도입됨

●● 1949년 5월, 일본 정부는 「국립학교설치법」을 제정하여 구제국대학, 고등전문학교, 사범학교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정비를 단행함. 당시 일본 정부는 전국적인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 ‘1현 1국립대(一県一国立大)’ 원칙을 
수립하였음 

●● 이 조치로 인해 과거 26개에 불과했던 소수 정예 엘리트 중심의 국립대학 체제가 단숨에 72개 체제로 증설·확대되었으며, 각 지역의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학교가 국립대 교육학부로 흡수되고 교양학부가 신설되는 등 보편적 대중 고등교육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음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단행의 시대적 배경 

●● 1949년 신 국립대학 체제가 성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공고히 유지되던 일본 국립대학 구조는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강력한 
행·재정 개혁 추진으로 큰 변화를 맞이함 

●● 1990년대 초 이른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은 국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과거 국가의 행정과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회적 질서를 ‘시장 
원리와 경쟁’ 체제로 변혁하려는 행·재정적 개혁을 추진 중이었음

●● 고등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피해 갈 수 없었으며, 정부는 국립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대학 스스로 독립된 경영체로서 

운영 효율성과 합리화를 도모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막대한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 하에 2004년 

4월 1일 자로 법인화가 전격 단행되었음. 이로 인해 당시 99개였던 국립대학이 89개의 국립대학법인(통폐합을 거쳐 2026년 

현재는 82개 법인 85개 대학)으로 동시에 재탄생함

법인화로 인한 거버넌스 및 재무구조상의 변화 

●● 법인화로 국립대학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조직 및 관료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았음. 가장 큰 변화는 
총장 중심의 강력한 ‘톱다운(Top-down)’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총장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이며, 대학 운영에 민간 경영 
기법과 외부 인사의 전문성을 수용하기 위해 임원회, 경영협의회, 감사 제도를 의무화하여 책임 경영 체제를 명확히 구축함

●● 기업회계기준 도입과 특별회계 폐지: 기존에 전국의 국립대학 예산을 국가가 일괄 관리하고 배분하던 ‘국립학교특별회계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기업의 회계원칙을 반영한 ‘국립대학법인회계제도’가 도입되어, 각 대학이 자율성과 자기책임 하에 예산을 
요구·집행하고 자금을 독자적으로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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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의 귀속과 예산 이월의 자율화: 법인화 이전에는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수업료, 입학금이나 부속병원의 진료 수입 등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으나 법인화 이후 대학의 모든 수입은 해당 대학 법인의 고유 자산이자 수익으로 귀속되었음. 특히 예산 집행 
후 남은 잔여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차년도로 자유롭게 이월하여 적립하거나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대학 
부지와 건물 등의 국유재산 역시 대학 법인의 소유 자산으로 승계되었음

Ⅲ. 운영비교부금 제도

운영비교부금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념

●●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기존의 국립학교특별회계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국립대학법인회계제도(기업회계원칙 준거)가 
도입되었으며 국가 행정조직에서 독립된 대학 법인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인 
운영비교부금 제도가 신설됨

●● 문부과학성은 법인화 이후 대학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교부금 총액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왔으며(2004년 대비 2025년 기준 
약 1,600억 엔 감소), 이로 인해 대학들은 수익구조 다변화(외부 자금 유치 등) 압박을 받게 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2,416  12,317  12,215  12,044  11,813  11,695  11,585  11,528  11,366  10,792  11,123  10,945  10,945  10,971  10,971  10,971  10,807  10,790  10,786  10,784  10,784 10,784 

예산액 (단위: 억엔) 

예산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등)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기간경비 목표실현가속화경비 특수요인운영비교부금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단위:억엔)

(단위:억엔)

일반운영비교부금 특별운영비교부금 부속병원운영비교부금 특수요인운영비교부금

(연도)
2004

2009

2015

9,785 741

863

795 958

1,166207

584 1,305

9,459

9,192

12,415

11,695

10,945

(연도)
2022

2023

2024

2025

662 850

776 848

878 848

980 846

10,786

10,784

10,784

10,784

9,274

9,159

9,058

8,958

출처: 국립대학협회(2025) 데이터로 보는 국립대학.
[그림 1]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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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대학협회(2025) 데이터로 보는 국립대학.
[그림 2]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 추이 

결산 (경상수익·경상비용)

(단위: 억엔)
부속병원수익 운영비교부금수익 학생납부금수익 경쟁적자금 기타 합계(부속병원수익 제외)

2005

2010

2017

2023

<진료경비> <교육연구경비 등>

경상비용

10,000                              5,000                         0                         5,000                    10,000                  15,000                   20,000

7,452 10,136 2,428

2,864 1,755

2,9142,447

2,981 3,199

1,801

1,798

9,623

10,150

10,081

9,277

12,130

15,104

1,624

1,3101,153

1,410

1,650

1,785 1,753

16,825

19,799

18,785

17,458

2005

2010

2017

2023

경상수익 <부속병원 수익> <운영비 교부금 등>

10,000                    5,000                        0         0                         5,000                    10,000                  15,000                   20,000

1,103
11,451 3,643

3,430

3,486

3,593 6,585

4,484 1,912

3,536

2,252

10,521

10,466

10,69513,642

11,053

8,493

6,514
1,559

769

18,449

19,037

20,348

21,642

(각주)경쟁적자금등은 보조금수익, 수학연구수익, 연구관련수익 합계

(각주)진료경비는 진료경비와 부속병원 교직원 인건비 합계

국립대학법인의 수입지출 구조

●● 수입구조: 정부의 기반 경비인 운영비교부금, 시설정비비보조금과 대학 자체 수입(등록금, 부속병원 수입), 그리고 외부 
자금(수탁연구비, 기부금, 과학연구비보조금 간접비)으로 구성됨

●● 지출구조: 인건비, 교육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반 경비, 부속병원 경비, 수탁연구 및 기부금 사업비 등으로 매년 세입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편성됨

출처: 京都大学 Financial Report 国立大学法人会計の仕組み.
[그림3] 국립대학법인 수입지출구조

환자 ▶

학생 ▶

거래처 ▶

정부 ▶

정부 ▶

기업등 ▶

후원자 ▶

정부등 ▶

수입예산

부속병원수입

등록금

잡수입

기반적인 경비

특수요인분

시설정비보조금 시설정비경비

퇴직수당등특수●
요인에 의한경비

교육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반적인경비

수탁연구수입 수탁연구경비

기부금수입 기부금사업비

과학연구비보조금 과학연구비보조금

부속병원경비

지출예산

운
영
비
교
부
금
대
상
사
업
비

자
체
수
입

운
영
비
교
부
금

외
부
자
금

총사업비

진료경비 교육경비 인건비(부속병원이외) 연구경비수탁연구경비 등 일반관리비 합계(진료경비 제외)
(단위: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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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주기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법인법」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6년 주기의 중기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중기목표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은 ①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업무 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 ③ 재무 
내용의 건전성 개선, ④ 자기점검·평가 및 정보 제공 등임

●●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독립 기구인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위원회가 
전담하며 대학의 계획 달성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지표(3단계 판정), 중기계획(5단계 판정), 중기목표(6단계 판정)로 다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기 운영비교부금 예산 증감에 반영하는 체계임

(국립대학법인법 제30조)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의2)

Ⅰ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① 사회와의 공존
② 교육
③ 연구
④ ‌�기타 사회와의 공존,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Ⅰ  업무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Ⅱ  재무내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
Ⅲ  자기점검·평가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Ⅳ  기타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중기목표
Ⅰ  업무운영 개선 및 효율화
Ⅱ  재무내용 개선
Ⅲ  자기점검·평가 및 정보제공
Ⅳ  기타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달성현황 평가

국립대학법인 중기목표 중기목표 평가방법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대학개혁지원- 
학위수여기구의 ●
평가결과를 존중

중기목표●
Ⅰ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에 관한 달성현황 평가

중기목표●
Ⅰ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의 
달성현황 평가

학부·대학원등의 교육연구 수준 분석(현황분석)

6단계●
판정

6단계●
판정

평가요청 평가결과 제공

중기목표 주기별 운영비교부금 정책의 4단계 변천 과정  

●● 문부과학성은 6년 주기의 중기목표·중기계획 평가 결과를 운영비교부금 배분과 연동시키며 다음과 같이 주기별로 국립대학 개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제1기 중기목표기간 (2004년 ~ 2009년) : 제도 안착 및 재정 효율화 추진

법인화 초기 단계로 민간 경영 기법 도입과 거버넌스 정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고 교육연구경비를 매년 1%씩 의무 
삭감하는 효율화계수와 부속병원의 수입 2% 증대를 전제로 교부금을 차감하는 경영개선계수를 도입하여 국립대학법인의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초래하였음

●● 제2기 중기목표기간 (2010년 ~ 2015년) : 대학개혁 촉진계수 도입

문부과학성은 일률적 삭감이 대학의 역량을 과도하게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효율화·경영개선계수를 폐지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 재편과 체질 개선을 직접 유도하기 위해 대학개혁촉진계수를 신설함. 이는 각 대학의 일반 운영비교부금(인건비 등 

출처: 문부과학성(2024). 국립대학법인제도‧데이터에 관한 참고자료.
[그림4] 국립대학법인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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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현황과 시사점

기반 경비)에서 매년 1~1.4%를 일괄 차감하여 별도의 정책 기금을 조성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화나 학과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만 특별운영비교부금 형태로 재교부하는 선택적 환류 구조를 취함

●● 제3기 중기목표기간 (2016년 ~ 2021년) : 대학 기능별 3개 유형화 및 정량 공통지표 도입

획일적인 경쟁 체제가 지방 중소규모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국립대학을 강점과 특성에 따라 
지역형(지역 활성화 중추), 분야형(특정 학문 세계 수준 견인), 국제형(전 분야 글로벌 최고 경쟁력 확보)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그룹 내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함. 아울러 ‘기능강화촉진계수’를 신설해 일반 교부금의 1%를 삭감·조성한 재원으로 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교부금을 차등 배분함. 특히 2019년부터는 주관적 성향이 강한 정성평가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외부 재원 확보율, 
교원 인사 개혁 성과 등 정량적 공통지표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정교하게 차등 배분하는 성과주의 체계를 고도화함

●● 제4기 중기목표기간 (2022년 ~ 2027년) : 성과중심 배분 제도 고도화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매년 실시하던 연도 평가를 폐지하고, 교육연구 실적과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1,000억 엔 규모의 성과중심 배분 제도를 도입함

-- 성과중심 배분 제도는 국립대학법인의 경영 마케팅 개혁 추진과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대학의 
개혁 노력과 교육, 연구, 경영 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구조임 

-- 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내 상대평가를 실시하는데 대형 대학이 정량평가를 독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실적과 과거 대비 성장세를 1:1의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평가는 교육영역(2), 연구영역(3), 경영 마케팅 개혁 영역(6) 1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대학원생의 
경제적 지원 실적, 연구영역에서는 청년 연구자(만 39세 이하) 고용 실적, 경영 마케팅 개혁 영역에서는 기업 등으로부터의 
공동·수탁 연구비 획득 실적, 민간 외부 자금 중 간접비 비율, 기부금 등 자체 경영 자금 획득 실적, 연봉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혁, 
타 대학, 기업, 연구소와 겸직하는 교원 수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Ⅳ. 법인화의 성과와 부작용

●● 2004년 일본 국립대학이 법인화된 지 22년이 지난 현재, 일본 고등교육계 내부에서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빛과 학문 생태계 
황폐화라는 그늘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학 총장들의 70%가 법인화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보일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아사히신문 설문조사 2024.4)

●● 긍정적 성과 

-- 대학 재원 다변화·유연한 인사제도와 신속한 의사결정: 국가 공무원법의 강력한 제약에 묶여 있던 대학 교직원의 신분이 법인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성과와 능력에 연동된 유연한 인사·급여 제도(연봉제 등) 도입이 가능해졌음. 또한 과거 관료제적 합의 
체제에서 벗어나 총장 리더십 하에 경영협의회의 전문성을 결합한 신속한 톱다운 방식의 대학 경영이 정착됨

-- 수익구조의 다변화: 지속적인 정부 교부금 감소라는 환경변화에 국립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함. 정부 
역시 대학의 채권 발행 허용, 유휴 캠퍼스 부지 상업 임대 비과세 요건 완화,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를 
뒷받침함. 그 결과, 법인화 이전에 비해 전체 국립대학의 경상수익은 무려 2.2배(6,245억 엔 → 1조 4,148억 엔)로 증가하였고, 
민간 외부 자금 유치 규모는 4.3배(1,718억 엔 → 7,521억 엔)로 폭발적으로 신장하였으며, 발전기금 기부금 수익 역시 1.8배 
증가하는 등 정부 의존형 수동적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경영 성과를 거둠. 

-- 유형별 목표 정립과 기능적 분화: 각 대학이 선택한 ‘지역형’, ‘분야형’, ‘국제형’ 목표에 맞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투입함으로써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기능별 분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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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화 부작용

-- 기반 경비축소로 인한 교육·연구 인프라 황폐화: 매년 구조적으로 집행된 운영비교부금 삭감 정책의 결과, 2004년 법인화 당시 
1조 2,415억 엔이었던 교부금 총액은 2025년 기준 1조 784억 엔으로 약 1,632억 엔(13% 이상)이 감소됨. 이러한 재정 결핍은 
대학 현장의 고통으로 이어져, 천장에서 비가 새는 실험실을 방치하고 고장 난 학생 화장실을 수리하지 못하며,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야간 소등을 강제하는 등 국립대학의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함

-- 행정 부담 증가와 정규직 교원 감소에 따른 연구력 저하: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83%가 “연구 의욕과 동기가 전보다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답변함. 원인은 정부의 복잡한 중기 평가 대응, 경쟁적 외부 공모과제 수주 및 정산 업무 등으로 인해 교수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임. 더욱이 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규직 신진 교원 채용을 동결하고 단기 
계약직 교원만을 양산하면서 정규직 교원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고용 불안정을 목격한 학문 후속 세대들이 연구직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이는 실질적인 국가 연구력 지표 추락으로 직결되어, 과거 세계 2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총 논문 수는 
세계 5위로 하강하였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상위 10% 논문 수는 세계 4위에서 13위로, 상위 1% 최우수 논문 수 역시 4위에서 
12위로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기초학문 소멸과 구제국대-지방 국립대 간 격차 확대: 6년 주기의 성과 평가에서 즉각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고 민간 기업의 
수주를 따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장기적 투자가 필수적인 기초과학과 인문학 연구가 위축됨. 또한, 정부가 경쟁력 있는 대학에만 
재원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서, 막대한 민간 기부금과 대형 과제를 독식하는 구제국대학(도쿄대, 교토대 
등)과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소규모 지방 국립대학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를 초래함

Ⅴ. 한국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 22년 역사가 남긴 교훈과 성과 중심 운영비교부금 배분 정책의 변화 과정은,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 평가체계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과감한 금융·재정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 일본 국립대학들이 교부금 감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자체 경상수익과 민간 외부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인화 이후 단행된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 
덕분이었음. 대학의 수익사업 출자를 허용하고, 채권 발행권을 일반 국립대까지 확대했으며, 장기차입금 활용 범위를 지역혁신 
및 산학협력을 위한 시설 건립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 한국도 대학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과감한 사업화, 지자체와 연계한 캠퍼스 유휴 부지의 과감한 상업적 개발 및 임대 활용 활성화, 대학 자체 채권 
발행권 부여, 부속병원 수익의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금융 및 행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함

-- 둘째,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 세분화 평가 체계 구축: 일본은 제4기 성과중심 운영비교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형 대학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무기로 정량평가 지표를 독식하는 구조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대학들을 규모와 특성에 
따라 6개 세부 그룹으로 철저히 분류하고 해당 그룹 내에서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의 재정지원 사업은 수도권의 대형 
종합대학과 지방의 중소규모 국립대학, 혹은 특수 목적 대학들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획일적인 정량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음. 
대학의 규모, 조직 역량, 지자체·산업 연계 유형별로 차별화된 성과지표와 가산점 제도를 설정하고, 일본의 ‘대학개혁촉진계수’나 
‘목표실현가속화계수’처럼 정책적 유도 목표와 대학의 체급을 맞춤형으로 매칭하는 정교한 평가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 셋째, 절대적 실적과 과거 대비 성장세(신장률)를 1:1로 반영하는 평가 구조 도입: 일본의 성과중심 배분 제도의 핵심은 대형 
대학에 무조건 유리한 정량평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정량적 실적과 과거 평균 대비 당해 연도의 신장률(성장 추세)을 
1:1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비중으로 결합하여 최종 성과를 판정한다는 점임. 한국의 대다수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평가는 
현재 시점의 정량·정성적 성과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거대 대학에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과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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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규모 대학의 동기부여를 꺾는 요인이 되기도 함. 한국도 대학 혁신을 위한 해당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과 전년 대비 
신장률(노력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지방 중소 대학들도 개혁에 대등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강력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함

-- 넷째, 대학의 자체 수입 다변화를 유도하는 정교한 마케팅 지표 설정: 일본의 성과중심 운영비교부금 평가지표는 교육(2개), 
연구(3개) 외에 경영 마케팅 개혁 영역에 총 6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즉, 대학원생 경제적 지원 실적(교육), 학문후속세대 고용 
실적(연구)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의 공동·수탁 연구비 획득 실적, 민간 외부 자금 중 대학 본부가 확보하는 ‘간접비(Overhead) 
비율’, 기부금 등 자체 경영 자금 획득 실적, 교원 연봉제 도입 성과 등을 반영함. 현재 한국의 재정지원 평가지표는 취업률이나 
충원율 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음.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공동 연구 유치 및 외부 자금의 간접비 확보 비율을 핵심 평가지표로 
적극 반영해야 함. 이를 통해 대학이 국가 재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민간 기업 및 글로벌 펀드와의 공동 연구, 수탁 과제 수주를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도록 체질 개선을 강력히 유도해야 함

-- 다섯째, 단기 성과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학문 보호망 및 재정지원 제도의 법제화: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22년이 
남긴 가장 큰 폐해는 6년 주기의 단기 성과 평가와 치열한 공모형 외부 자금 경쟁에 전 대학을 올인하게 함으로써 기초과학과 
인문학 연구 생태계가 위축되고 국가 연구력의 저하(논문 순위 급락)를 초래하였다는 점임. 한국도 ‘글로컬대학 30’ 등 
대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경쟁적·선택적 사업비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초학문이 고사하고 연구 역량이 추락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학개혁을 유도하는 경쟁적 사업비와 대학의 안정적 연구 연속성 및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기반적 경비를 
균형 있게 안분하는 재정지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것임


